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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신뢰의 원인: 
정책결과, 과정 및 산출

박종민**1)

배정현**2)

본 논문은 정부신뢰와 정책결과, 과정 및 산출 간의 관계를 분석해 정책관련 정부성과에 기

반을 둔 정부신뢰의 원인을 탐구한다. 전국표본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부신뢰에 일관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정부대우의 공정성과 정책과정의 절차공정성이며 정

책수혜의 상대적 수준과 국가경제상황의 영향은 제한적이고, 정책수혜의 절대적 수준이나 가

계경제상황 및 정치이념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

신뢰는 정부의 분배공정성 및 절차공정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정책결과와 산출 그 자

체와는 거의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신뢰의 형성에서 정부가 무엇을 산출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보다 정부가 정책을 어떻게 결정하고 집행하느냐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정부신뢰, 정부성과, 공정성

Ⅰ. 머리말

입법부, 행정부 및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 혹은 신임을 얻지 못하고 있어 

한국의 통치제도가 심각한 수준의 “신뢰의 적자”를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Park and Shin 2006). 1996년부터 10년간 통치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적해보

면 국정운영의 한 축인 중앙정부(행정부)의 경우 한국민주주의바로미터(Korea 

** 미국 캘리포니아(버클리)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행정이론, 정부의 질 등이다(cmpark@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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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cracy Barometer) 1996년 조사에서는 62%가 신뢰한다고 하였으나1) 아시아바

로미터(Asian Barometer) 2003년 한국조사에서는 26%가 신뢰한다고 하였고2) 최근

의 아시아바로미터 2011년 한국조사에서는 22%가 신뢰한다고 하여 지난 15년 동

안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이 40% 정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운영의 

또 다른 축인 국회의 경우 1996년 조사에서는 49%가 신뢰한다고 하였으나 2003년 

조사에서는 15%가 신뢰한다고 하였고 2011년 조사에서는 11%가 신뢰한다고 하

여 국회에 대한 신뢰 수준 역시 같은 기간 38% 정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

화 이후 그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는 법원의 경우 1996년 조사에서는 70%가 신뢰

한다고 하였으나 2003년 조사에서는 58%가 신뢰한다고 하였고 2011년 조사에서

는 36%가 신뢰한다고 하여 15년 전보다 법원에 대한 신뢰 수준도 34% 정도 낮아

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행정부, 입법부 및 사법부 모두를 신뢰하는 비율은 1996

년 조사에서 38%이었지만, 2003년 조사에서는 7%로 크게 줄었고, 2011년 조사에

서는 6%로 15년 전과 비교해 32%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평화적 정권교체

를 이룬 후 소위 “진보정권”의 15년과 보수정권을 거치면서 한국유권자들 10명 가

운데 1명도 안되는 소수만이 三府를 모두 신뢰할 정도로 통치제도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수준으로 높았다. 

민주화 이후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자유가 보호되고 자유공정선거가 정착되면

서 서구와 비견될만한 민주제도를 갖추었지만3) 그와 반대로 통치제도에 대한 불

신은 광범하게 확산된 것이다. 정부신뢰가 정책결정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 순응

을 유도하고 통치기구의 정당성을 제고하여 민주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한다

는 점을 고려하면(Gamson 1968; Levi 1998) 三府에 대한 이러한 광범한 불신은 민주

제도의 공고화를 위협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신뢰의 원인

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시기적절하다. 본 논문은 시계열 자료를 사용해 지난 15년

간 한국에서 정부신뢰가 왜 낮아졌는지에 초점을 두고 그 원인을 찾으려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하나의 횡단자료를 사용해 개인 수준에서 정부신뢰의 차이가 

1) 한국민주주의바로미터 조사에 대해서는 www.koreabarometer.org 참조.

2) 아시아바로미터 조사에 대해서는 www.asianbarometer.org 참조.

3) Freedom House가 보고하는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의 등급(1=최대 자유, 7=최소 자유)을 

보면 한국은 민주화 직후인 1988년부터 1992년까지 평균 2.5점, 1993년부터 2003년까지 평균 
2.0점,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평균 1.5점을 받았다(www.freedomhouse.or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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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오는지를 밝히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정부신뢰의 근접 영

향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관련 정부성과에 초점을 두고 정부신뢰에 대한 성

과기반 설명을 시도한다.

Ⅱ. 정부신뢰와 정부성과

1. 정부신뢰

정부신뢰는 말 그대로 “정부”에 대한 신뢰이다. 먼저 신뢰의 대상인 “정부”의 

의미는 복잡하다. 우리말 사전에 따르면 정부는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을 포함

하는 통치기구”를 의미하거나 혹은 좁은 의미로 행정부만을 가리킨다. 선행 이론

과 연구는 주로 광의의 정부, 즉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모두 포함하는 통치제

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정부신뢰와 정치신뢰(political trust)를 교체해서 

사용하기도 한다(Abramson 1983).4)

일반적으로 정부신뢰는 정치체제에 대한 지지의 한 차원으로 간주된다. 

Easton(1965)은 지지의 대상으로 정치공동체(political community), 통치체제(regime) 

및 당국(authorities)을 구분하고 있다. 정치공동체는 “정치적 분업에 의해 결합된 

개인들의 집단”으로 체제의 영토적 및 사회적 경계를 반영한다. 통치체제는 권위

구조와 그 정당화의 원리를 가리킨다. 그리고 당국은 대통령, 국회의원, 법관 등 

권위역할의 현직자들을 가리킨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 삼부에 대한 신뢰는 

통치체제에 대한 정향을 반영하는 것이고 집권정부 혹은 정부지도자들에 대한 신

뢰는 당국에 대한 정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정부신뢰는 통치제도에 대한 신뢰

를 의미하거나 혹은 당국에 대한 신뢰를 가리킬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이 둘을 

구분하려는 이유는 각 대상에 대한 신뢰 하락의 함의가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당

국에 대한 불신은 선거를 통해 현직자들을 교체함으로 해소될 수 있지만 그와는 

4) 본 논문에서도 맥락에 따라 일반 개념으로서의 정부신뢰를 나타내기 위해 정치신뢰를 혼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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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통치제도에 대한 불신은 현직자들을 교체해도 해소되기 어렵다. 불신하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을 선거에서 낙선시켜 교체하면 당국에 대한 신뢰는 회복

되겠지만 제도로서의 행정부나 입법부에 대한 불만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교

체해도 해소되기 어렵다. 당국에 대한 신뢰보다 통치제도에 대한 신뢰가 정치체

제의 안정적 운영에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치신뢰 혹은 정부신뢰에 대한 선행연구는 체제적 함의가 큰 

통치제도에 대한 정향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 미국에서 선도된 경험연구는 “정

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정치신뢰를 측정하려고 하였다. 문제는 측정결과를 어

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일어났다. 미시간 대학에서 개발된 전통적 정부

신뢰 문항이 통치제도에 대한 정향을 반영하는지 아니면 당국에 대한 정향을 반

영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일부는 이들 전통적 정부신뢰 문항이 통치

제도에 대한 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체제에 주는 함의를 파악할 수 있

다고 주장하였다(Miller 1974). 반면 다른 연구는 측정된 것은 통치제도보다 당국 

혹은 집권행정부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통치제도에 대한 태도로 

연결 짓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Citrin 1974). 또 다른 연구는 전통적 정부신뢰 

문항이 행정부에 대한 정향만이 아니라 오히려 입법부에 대한 정향을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Feldman 1983). 선행 연구에서 드러난 것은 전통적 정부신뢰 문

항을 통해 통치제도에 대한 태도와 당국에 대한 태도를 구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Muller and Jukam 1977). 본 연구 역시 정부신뢰의 개념화와 측정의 

복잡성을 인식하고 분석에서 사용된 신뢰문항들이 통치제도만이 아니라 당국에 

대한 정향을 반영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5)

Barber(1983)에 따르면 신뢰는 근본적으로 ‘행위자들 상호간에 가지는 기대’로부

터 출발하며 행위자들 서로 간의 기대가 없으면 신뢰는 형성되지 않는다고 하였

다. 그는 신뢰의 의미와 관련해 “기술적으로 유능한 역할수행에 대한 기대”와 “수

탁(fiduciary) 의무와 책임에 대한 기대” 등 두 가지 의미에 주목하였다.6) 본 연구는 

5) 한국에서 “정부”라는 용어는 일상적으로 정부를 구성하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모두 포

괄하기보다 주로 행정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커 전통적 정부신뢰 문항을 통

해 정부제도에 대한 신뢰를 측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6) Hardin(1998)은 합리적 선택의 관점에서 신뢰를 피포(被包)된 이익(encapsulated interest)의 표현

으로 보는데 이는 진실성, 약속준수, 공정성, 연대성 등 신뢰의 규범적 및 도덕적 근원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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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각에서 신뢰가 미래의 행태에 대한 기대를 가리키고 수탁자의 능력과 

책임감에 대한 신념에 기초한다고 본다(Cirtin and Luks 2001). 이러한 맥락에서 정

부신뢰는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믿음과 의지라고 할 수 있다(Citrin and Muste 

1999). 좀 더 구체적으로 정부신뢰는 정부가 시민들이 신탁한 일을 시민들의 이익

을 위해 유능하고 올바르게 수행할 것이라는 시민들의 기대라고 할 수 있다

(Chanley, Rudolph and Rahn 2001).

2. 정부성과: 정책결과, 과정 및 산출

정부신뢰는 정부의 정책능력과 신탁책무에 대한 기대를 포함한다. 따라서 불신

은 기대와 인식된 실제 간의 간격에서 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7) 정부의 실제의 정

책능력과 신탁책무이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신뢰가 줄어들고 불신이 증가한

다는 것이다.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은 정치문화나 근대화와 같은 장기적인 것과 

국가상황, 정부성과, 정부관련 언론보도 등과 같은 단기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

는데(Orren 1997) 본 연구에서는 정부신뢰의 근접요인인 정책관련 정부성과

(government performance)에 초점을 둔다.

정부불신에 대한 성과기반 설명은 정부에 대한 기대와 정부의 실제적 성과 간

의 차이에 주목한다(Putnam, Pharr and Dalton 2000). 정부성과 평가가 주관적임을 

고려하면 정부의 실제 성과보다 인식된 정부성과를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

절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정부불신은 정부에 대한 기대와 인식된 정부성과 간의 차

이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Miller 1974). 정부성과 기반 설명은 정책을 만들어내

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산출된 정책 자체 및 그러한 정책이 가져오는 결과에 초점

을 둘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정책과정, 정책산출 및 정책결과로 구분하여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책결과에 초점을 둔 설명은 매우 다양하다. 여기서는 정부불신의 원인

으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정책실패를 강조한다. 정부가 경제문제나 사

회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시민들이 정부가 전달할 것으로 기대한 정책혜

하는 Offe(1999)의 시각과 대비된다.

7) 본 논문에서 정부불신은 정부신뢰의 부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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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을 받지 못했을 때 정부무능에 대한 실망과 불만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발생

한다는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 정부불신의 원인으로 조명을 받은 것은 주로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였다(Citrin and Green 1986; Hetherington 1998). 경제상황이 반드시 

정부능력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제문제를 다루는 정부능력에 대한 평가를 끌어내고 이를 정부신뢰와 연결시키

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특히 경제성과 지향적 설명이라 특정할 수 있다(Hibbing 

and Theiss-Morse 2001b).

또 다른 정책결과에 초점을 둔 설명은 직접적인 정책수혜와 정부신뢰를 연결시

킨다. 정책수혜의 절대적 수준을 강조하는 설명은 현재 받고 있는 정책혜택의 수

준을 정부신뢰와 관련시키는 반면 정책수혜의 상대적 수준을 강조하는 설명은 평

가 기준의 다양성을 고려한다(Tyler, Rasinski and McGraw 1985). 예를 들면, 적응이

론에서 발전된 설명은 사람들이 정책혜택에 적응하게 됨에 따라 기대 수준이 높

아지며 정부불신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현재 받고 있는 정책혜택의 절대적 수준이 높아도 기대 수

준이 더 높으면 불신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배분결정의 공정성이론에

서 발전된 설명은 사람들의 기대가 준거집단과의 비교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

한다.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현재 정책혜택을 많이 받고 있어 절대적 수준이 높아

도 혹은 과거와 비교해 많이 받고 있어 상대적 수준이 높아도 다른 준거집단과 비

교해 당연히 받아야 할 정도를 받고 있지 못하다면 불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다.

둘째, 정책과정에 초점을 둔 정부신뢰에 대한 설명은 정책결과나 산출보다 정

책이 결정되는 과정과 절차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강조한다(Levi 1998; Tyler 2001; 

Hibbing and Theiss-Morse 2001b).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시민들은 설사 선호하지 않

는 정책이라도 혹은 정책혜택을 적게 받는다 해도 정책이 공정하고 정당한 절차

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면 정부를 믿고 그에 기꺼이 순응한다는 것이다(Wahlke 

1971). 여기서는 정책수혜의 수준에 대한 만족이나 정책 자체에 대한 선호보다 정

책결정과정의 비편파성, 공개성, 대의성 등이 강조된다.

셋째, 산출된 정책 자체에 초점을 둔 설명은 정부가 시민들이 동의 혹은 선호하

지 않는 정책을 추구하면 정부에 대한 불만이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한다(Dow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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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 Tyler 2004).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정부불신은 시민의 정책선호와 정부의 정

책이 일치하지 않는데 기인한다. 정부정책 자체 혹은 정책방향에 대한 찬반 여부

에 따라 정부신뢰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Hibbing and Theiss-Morse 2001b). 이렇

게 보면 정부의 정책과 시민의 정책선호가 정치이념을 반영하는 한도에서 정부불

신은 정치이념과 관련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즉, 이념적으로 정부정책에 근접

한 정책선호를 가진 시민들은 그렇지 않은 시민들보다 정부를 더 신뢰할 가능성

이 높다는 것이다.8)

이처럼 정부성과와 정부신뢰를 연결시키는 기존의 이론과 연구는 정책결과, 정

책과정 및 산출에 대한 평가를 강조한다. 한국에서의 정부신뢰 연구도 정부성과

의 중요성에 주목하였지만 주로 경제상황과 같은 정책결과를 강조하거나(이시원 

1994; 박천오 1999) 혹은 우리의 정치적 맥락을 고려하여 부패통제, 자유보장, 사회

형평 등과 같은 비경제적 정책결과를 강조하였다(박종민 1991; 김지희 2006). 정책

과정이나 산출 등과 관련된 정부성과 요인들이 정부신뢰에 주는 영향에 대한 실

증적 연구는 드믄 편이다(박종민 1997).

이러한 틈을 메우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부성과 평가와 정부신뢰 간의 관계

를 보다 종합적으로 다루려고 한다. 즉, 국가 및 가계경제상황, 정책수혜의 수준, 

정부대우의 상대적 공정성, 정책과정의 절차공정성, 정부정책에 대한 선호근접성 

등이 정부신뢰에 주는 상대적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개인 수준에서 정부불

신에 가장 중요한 정부성과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Ⅲ. 자료와 측정

1. 자료

본 논문에서 사용된 자료는 2007년 한국행정연구원의 행정에 관한 국민인식조

8) 선거에서 승자에 속하는 시민들은 정치제도와 과정에 대한 신뢰가 높은 반면 패자에 속하는 

시민들은 신뢰가 낮을 수 있다는 최근의 승자-패자 논의는 정책산출이 정부신뢰와 관련될 것

이라는 기대의 논거와 유사하다(Anderson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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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자료이다. 이 자료를 선택한 이유는 본 논문의 분석틀에 포함된 다수 변수들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본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의 성인을 대상으로 다단계지역집락표집방법을 통해 추출되었고 조사는 2007년 9

월 가구방문 대인면접방식을 통해 실시되어 총1,000명에 대한 면접이 완성되었다. 

표본의 성별 구성을 보면 남성 49%, 여성 51%이고, 연령별 구성을 보면 20대 20%, 

30대 24%, 40대 23%, 50대 15%, 60대 이상 18%이다.

2. 측정

1) 종속변수: 정부신뢰

본 논문의 종속변수인 정부신뢰는 신뢰 대상으로서의 ‘정부’의 의미가 다양하

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두 방식을 사용해 측정하였다. 하나는 전통적 정부신뢰 

문항을 사용해 만든 지표(이하 ‘전통적 정부신뢰’)이고 다른 하나는 입법부와 행정

부 대상 제도신뢰 문항을 사용해 만든 지표(이하 ‘정부제도신뢰’)이다.

전통적 정부신뢰는 미국 미시간대학에서 발전시킨 5개의 정부신뢰 문항 가운

데 “정부공직자”가 아닌 “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한 가장 널리 통용되는 다음의 2

개 문항을 선택하였다:9) “정부가 옳은 일을 한다고 어느 정도 믿습니까?” “정부가 

누구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고 생각합니까?” 첫째 문항에 대한 응답범주는 “①

대부분, ②가끔, ③거의 믿지 못한다.”이며 이들은 1점, 0.5점 및 0점으로 각각 부호

화하였다. 둘째 문항에 대한 응답범주는 “①대다수 국민의 이익, ②소수 특권층의 

이익.”이며 이들은 1점과 0점으로 각각 부호화하였다. 전통적 정부신뢰 지표는 각 

문항에 대한 점수를 단순 합하여 구성하였다.

전통적 정부신뢰 문항은 앞서 논의한 것처럼 통치제도와 집권당국에 대한 정향 

모두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한 신뢰 문항을 사용

9) 전통적 정부신뢰 문항은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 혹은 “정부공직자”란 표현을 사용해 제도

보다 행위자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신뢰 대상을 식별하는데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신뢰를 질문해 사회화보다 성과설명에 편향되도록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Abramson and Finifter 1981; Mishler and Rose 1997). 여기서는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2
개 문항만을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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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정부제도신뢰 지표를 구성하였다.10) 정부정책의 핵심 국가기관은 입법부와 행

정부이기 때문에 사법부는 제외하였다. 정부제도신뢰 지표는 각 문항에 대한 반

응을 0점(전혀 혹은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과 1점(약간 혹은 매우 신뢰한다)으로 

부호화한 후 단순 합하여 구성하였다.

2) 영향변수

본 논문의 영향변수는 크게 4개 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경제상황평가와 

관련된 변수들이다. 경제상황평가는 국가경제와 개인의 가계경제로 구분하여 측

정하였다. 국가경제상황과 가계경제상황에 대한 현재적(current) 평가를 측정하기 

위해 다음의 문항을 각각 사용하였다: “요즘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이 얼마나 좋다

고 혹은 나쁘다고 생각합니까?” “요즘 귀댁의 경제사정이 얼마나 좋다고 혹은 나

쁘다고 생각합니까?” 각 문항에 대한 응답범주는 “①매우 좋다, ②좋은 편이다, ③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④나쁜 편이다, ⑤매우 나쁘다.”이다. 한편, 국가경제상황

과 가계경제상황에 대한 회고적(retrospective) 평가를 측정하기 위해 다음의 문항

을 각각 사용하였다: “3년 전과 비교해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이 얼마나 더 좋

아졌다고 혹은 더 나빠졌다고 생각합니까?” “3년 전과 비교해 현재 귀댁의 경제사

정이 얼마나 더 좋아졌다고 혹은 더 나빠졌다고 생각합니까?” 각 문항에 대한 응

답범주는 “①훨씬 더 좋아졌다, ②약간 더 좋아졌다, ③비슷하다, ④약간 더 나빠

졌다, ⑤훨씬 더 나빠졌다.”이다.

둘째는 정책수혜와 관련된 변수들이다.11) 정책수혜는 절대적 수준과 상대적 수

준을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정책수혜의 절대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다음의 2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현재 정부의 경제정책(소득, 물가, 고용정책 등)으로부터 어

느 정도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연금, 의료

보험, 실험보험 등)으로부터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각 문항

10) 중앙정부는 행정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 대한 신뢰 문항

을 추가하여 정부제도신뢰 지표의 타당도를 높이려고 하였다.

11) 조사 자료의 한계로 경제와 사회복지정책만을 대상으로 정책수혜 수준을 측정해 환경이나 

치안 등 다른 주요 정책이 포함되지 못하였지만 경제와 사회복지정책은 시민들이 피부로 느

끼는 정책으로 이들만을 사용해도 본 논문의 가설을 검증하는 것에는 별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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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응답범주는 “①많이 받고 있다, ②약간 받고 있다, ③별로 받고 있지 못하

다, ④전혀 받고 있지 못하다.”이다. 한편, 정책수혜의 상대적 수준을 측정하기 위

해 다음의 2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현재 정부의 경제정책으로부터 받는 혜택이 

정부출범 때와 비교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현재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으

로부터 받는 혜택이 정부출범 때와 비교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각 문항에 

대한 응답범주는 “①훨씬 더 많아졌다, ②약간 더 많아졌다, ③비슷하다, ④약간 

더 적어졌다, ⑤훨씬 더 적어졌다.”이다.

셋째는 정부의 공정성 관련 변수들이다. 정부의 공정성은 분배공정성과 절차공

정성을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정부대우의 상대적 공정성이 분배공정성을 반영하

는 것으로 간주하고12) 이를 측정하기 위해 3개의 준거집단, 즉 다른 지역주민, 자

신보다 상위계층, 자신보다 하위계층과 각각 비교해 정부로부터 얼마나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범주는 “①매우 공정하다, 

②약간 공정하다, ③별로 공정하지 않다, ④전혀 공정하지 않다.”이다. 한편, 결정

과정의 공정성, 즉 절차공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을 결정할 때 다음의 

행동을 하는지의 여부를 질문하였다: “정부는 결정을 내리기전 모든 사람들의 의

견을 고려한다(의견수렴).” “정부는 신중히 결정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는다

(심사숙고).” “정부는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정보를 충분히 수집한다(정보수

집).” “정부는 편견이 없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불편부당).” 각 문항에 

대한 응답범주는 “①매우 그렇다, ②약간 그렇다, ③별로 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

렇지 않다.”이다.

넷째는 정부정책 선호와 관련된 변수이다. 정부정책에 대한 선호근접성을 측정

하는 보다 적절한 문항이 없어 정치이념을 대용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자료가 수

집된 시점이 진보정권이 집권하던 때로 보수적인 사람들의 정책선호는 정부정책

과 근접할 가능성이 낮고 반면 진보적인 사람들의 정책선호는 정부정책과 근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이념은 다음의 단일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정치이념을 보수와 진보로 나눈다면 자신의 이념적 성향이 다음의 

12) 정부대우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 모두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정책결과보다 더 포괄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정책수혜의 수준 및 정책과정의 절차공정성(procedural fairness)
과 개념적으로 구분하기 위해 준거집단과 비교한 정부대우의 상대적 공정성 평가를 배분결

정의 공정성 혹은 정책결과의 분배공정성(distributive fairness)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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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해당됩니까?” 응답범주는 “①극 보수, ②보수, ③중도보수, ④중도, ⑤중도 

진보, ⑥진보, ⑦극 진보.”이다.

<표 1>에 제시된 요인분석 결과는 시민들의 정부성과 평가가 전술한 구분과 대

체로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다.13) 정책과정의 절차공정성 평가 문항들은 모두 제1

요인에 일차 적재량을 보였다. 정부의 경제능력을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경제상황 

평가 문항들은 모두 제2요인에 일차 적재량을 보였다. 정부대우의 상대적 공정성 

평가 문항들은 모두 제3요인에 일차 적재량을 보였다. 끝으로 정책수혜 평가 문항

들은 모두 제4요인에 일차 적재량을 보였다. 이러한 요인적재량의 패턴은 정책관

련 정부성과 평가가 다차원적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14) 특히 절차공정성과 분배

<표 1> 정부성과평가의 다차원성

제1요인:

절차공정성

제2요인:

경제상황

제3요인:

상대적 공정성

제4요인:

정책수혜

정보수집 .836 .120 .190 .116

불편부당 .795 .080 .221 .108

의견수렴 .792 .119 .207 .166

심사숙고 .785 .080 .198 .146

가계경제상황(현재) .024 .825 .098 .109

가계경제상황(회고) -.024 .817 .075 .163

국가경제상황(회고) .171 .750 .071 .215

국가경제상황(현재) .271 .683 .095 .175

하위계층 비교 정부대우 .244 .091 .834 .109

상위계층 비교 정부대우 .261 .122 .818 .058

타 지역주민 비교 정부대우 .216 .095 .789 .118

복지정책수혜(상대수준) .087 .249 .134 .718

복지정책수혜(절대수준) .115 .026 .010 .710

경제정책수혜(상대수준) .118 .271 .133 .677

경제정책수혜(절대수준) .133 .129 .050 .654

주: 수치는 요인 적재량이며 요인추출방법은 베리맥스회전의 주성분분석을 사용하였다.

13) 정책산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간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사용된 정치이념은 정부성과를 측

정하는 다른 문항들과 성격이 달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14) 각 요인에 일차 적재량을 보인 문항들을 대상으로 신뢰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크론바흐 알파

계수를 보면 제1요인은 0.869, 제2요인은 0.813, 제3요인은 0.825, 제4요인은 0.699로 각각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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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이 구분되고 경제상황과 정책수혜가 별개 차원을 구성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정책수혜의 경우 상대적 수준과 절대적 수준이 하나의 요인을 구성하였

지만 분석에서는 선행 이론과 연구를 고려하여 이 둘을 구분하였다.

Ⅳ. 분석결과

1. 兩변수분석

<표 2>는 정책결과, 과정, 산출 등 정책관련 정부성과 요인들과 두 방식으로 측

정된 정부신뢰 간의 단순상관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첫째, 정책결과를 반영

하는 것으로 간주된 국가경제상황 및 가계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는 그것이 현재적

이든 회고적이든 정부신뢰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즉, 국가경제

상황이나 가계경제상황이 현재 나쁘거나 혹은 3년 전에 비해 나빠졌다고 생각할

수록 정부를 더 불신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국가경제상황에 대한 

평가가 가계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보다 정부신뢰와 더 강한 관계를 보인다는 것이

다. 이는 자기본위(egoistic)보다 사회본위(sociotropic) 경제상황 평가가 정부신뢰와 

더 관련됨을 시사한다(Kinder and Kiewiet 1981).

보다 직접적인 정책결과를 반영하는 정책수혜의 경우 경제정책이든 복지정책

이든 수혜의 절대적 수준에 대한 평가가 모두 정부신뢰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

고 있다. 즉, 현재 정부의 경제정책이나 복지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

다고 생각할수록 정부를 더 불신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경제정책이든 복지

정책이든 수혜의 상대적 수준에 대한 평가 역시 정부신뢰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

이고 있다. 즉, 정부출범 때와 비교해 현재 정부의 경제정책이나 복지정책으로부

터 혜택을 덜 받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정부를 더 불신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정책분야에 관계없이 수혜의 상대적 수준에 대한 평가가 절대적 수준

에 대한 평가보다 정부신뢰와 더 강한 관계를 보인다는 것이다.

상대적 박탈(relative deprivation) 이론은 설사 과거보다 현재 더 받고 있거나 혹은 

단순히 현재 많이 받고 있다 해도 응당 받아야 할 정도를 받지 못할 때, 즉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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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게 배분되지 않았을 때 불만이 더욱 커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기대

와 일치하게 3개 준거집단 각각과 비교한 분배공정성에 대한 평가는 모두 정부신

뢰와 강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타 지역주민, 상위계층 혹은 하위계

층과 비교해 정부로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인식할수록 정부를 더 불

신하는 것이다. 어떤 준거집단을 사용하든 분배불공정성에 대한 평가는 거의 유

사한 강도로 정부신뢰와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 2> 정책결과, 과정, 산출 평가와 정부신뢰 간 관계

전통적 정부신뢰 정부제도신뢰

경제상황

국가경제상황-현재 .273** .242**

국가경제상황-회고 .296** .242**

가계경제상황-현재 .211** .195**

가계경제상황-회고 .186** .157**

정책수혜

경제정책수혜-절대수준 .139** .152**

복지정책수혜-절대수준 .148** .122**

경제정책수혜-상대수준 .220** .171**

복지정책수혜-상대수준 .249** .192**

정부대우의 상대적 공정성

타 지역주민 비교 .280** .217**

상위계층 비교 .274** .217**

하위계층 비교 .282** .224**

정책과정의 절차공정성

의견수렴 .327** .242**

심사숙고 .316** .231**

정보수집 .300** .250**

불편부당 .302** .193**

정책선호

정치이념(보수-진보) .047 .029

주: 게재된 수치는 피어슨 상관관계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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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공정성에 대한 평가는 분배공정성에 대한 평가와 달리 정책결과보다는 정

책이 결정되는 과정에 초점을 둔 것이다. 분석 결과는 4개 기준에서 평가된 절차

공정성 모두 정부신뢰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정책이 모든 의견을 수

렴하지 않고 결정된다고 인식할수록, 충분히 심사숙고하지 않고 결정된다고 인식

할수록,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결정된다고 인식할수록, 혹은 어느 한쪽으

로 치우쳐 편파적으로 결정된다고 인식할수록 정부를 더 불신하는 것이다.

정부정책 자체에 대한 선호는 정책결과보다 산출에 대한 태도를 반영한다. 자

신들이 선호하는 정책과 정부정책이 불일치할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을 것이

고 반대로 일치할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을 것이다. 정부정책의 이념적 성격

을 고려하면 개인들의 이념적 성향은 정부정책과의 선호근접성을 반영할 것이며 

따라서 이념적 성향이 정부신뢰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

한 기대와 달리 보수-진보 정치이념은 정부신뢰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정치이념과 정부신뢰

보수 중도-보수 중도 중도-진보 진보

전통적 정부신뢰

상 4.8 3.4 4.8 5.0 11.7

중 28.7 24.1 20.0 26.4 24.2

하 66.5 72.4 75.2 68.7 64.1

(N) (167) (290) (210) (201) (128)

PDI -61.7 -69.0 -70.4 -63.7 -52.4

정부제도신뢰

상 12.6 11.6 12.4 15.9 14.7

중 22.8 29.1 17.6 24.4 24.0

하 64.7 59.2 70.0 59.7 61.2

(N) (167) (292) (210) (201) (129)

(PDI) -52.1 -47.6 -57.6 -43.8 -46.5

주: PDI 수치는 상(완전 신뢰)의 퍼센트에서 하(완전 불신)의 퍼센트를 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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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념과 정부신뢰 간의 관계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보수-진보의 7

점 척도 대신 보수-중도-진보의 범주 변수를 사용하여 교차분석을 시도하였다. 

<표 3>에 제시된 분석 결과를 보면 비록 그 차이는 미미하지만 중도가 진보보다 

정부신뢰 수준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이념 집단별로 계산된 전통적 

정부신뢰와 정부제도신뢰의 퍼센트 차이 지표(percentage difference index)15) 점수

를 보면 전통적 정부신뢰의 수준이 보수에서 중도로 가면서 다소 낮아지다가 진

보로 가면서 다시 높아져 중도에서 가장 낮았고 진보에서 가장 높았다.16) 정부제

도신뢰의 수준 역시 보수가 아니라 중도에서 가장 낮았고 중도-진보에서 가장 높

았다. 이는 정치이념과 정부신뢰 간의 관계가 선형이 아니라 非선형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정치와 정부가 이념적으로 양극화될 경우 진보와 보수를 대변하는 

정치지도자들의 존재로 오히려 중도가 진보와 보수보다 정부를 더 불신할 가능성

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신뢰와 주요 인구사회학적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정부불신이 보

다 지속적인 사회적 토대를 갖고 있는지를 밝히는데 유용한 단서를 제공한다. 

<표 4>는 주요 하위인구집단별 전통적 정부신뢰와 정부제도신뢰의 PDI 점수를 

제시하고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정부불신은 성별의 구분 없이 광범하게 형성되

어 있다. 여자가 남자보다 전통적 정부신뢰가 다소 낮고 정부제도신뢰는 다소 높

지만 거의 차이가 없었다. 연령집단별로 보면 30대 집단에서 전통적 정부신뢰가 

가장 낮고 60대 이상 집단에서 가장 높았다. 정부제도신뢰는 20대 집단과 50대 집

단에서 가장 높고 40대 집단에서 가장 낮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전통적 정부

신뢰는 30대 집단에서 가장 낮아졌다가 높아지나 정부제도신뢰는 40대에서 가장 

낮아졌다가 높아져 전체적으로 보면 30-40대 집단에서 정부에 대한 태도가 가장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교육수준에 따라 전통적 정부신뢰나 정부제

도신뢰의 수준에 별 차이는 없지만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중학교 이하 교육

15) 전통적 정부신뢰의 PDI 점수는 두 문항에 대해 모두 긍정적인(정부가 옳은 일을 한다고 대부

분 믿고 정부가 대다수 국민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고 한) 응답자의 퍼센트에서 모두 부정

적인(정부가 옳은 일을 한다고 가끔 믿거나 거의 믿지 않으며 정부가 소수 특권층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고 한) 응답자의 퍼센트를 감하여 구성하였다. 한편, 정부제도신뢰의 PDI 점수

는 국회와 중앙정부를 모두를 신뢰하는 응답자의 퍼센트에서 둘 다 신뢰하지 않는 응답자의 

퍼센트를 감하여 구성하였다.

16) 설문조사 당시 진보정권이 집권하고 있었음을 고려하면 이는 기대된 결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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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은 사람들보다 전통적 정부신뢰가 다소 더 낮은 반면 정부제도신뢰는 오히

려 다소 더 높았다. 소득집단별로 전통적 정부신뢰의 정도에 별 차이는 없지만 소

득이 증가하면서 높아지다가 다시 낮아지는 반면 정부제도신뢰는 소득이 증가하

면서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적 단층선이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정부불신은 남녀와 세대의 구분 없이 그리고 학력과 소득 수준에 관

계없이 광범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정부신뢰

전통적 정부신뢰 정부제도신뢰 전통적 정부신뢰 정부제도신뢰

성별 교육

남자 -62 -51 중졸 이하 -56 -55

여자 -68 -48 고졸 이하 -66 -50

연령 대재 이상 -68 -47

20대 -65 -46 가구소득

30대 -77 -49 <200만원 -66 -54

40대 -69 -56 <300만원 -65 -47

50대 -56 -46 <400만원 -62 -49

60대+ -51 -49 400만원+ -67 -46

주: 게재된 수치는 PDI 수치.

2. 多변수분석

여기서는 본 논문의 핵심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론적 논의에서 제시된 정책결

과, 과정, 산출 등 정책관련 정부성과 요인들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비교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전통적 정부신뢰와 정부제도신뢰를 각각 종속변수

로, 국가경제상황과 가계경제상황에 대한 현재적 및 회고적 평가, 정책수혜의 절

대적 및 상대적 수준 평가, 정부대우의 상대적 공정성 평가, 정책과정의 절차공정

성 평가 및 정치이념을 설명변수로 하고 성, 연령, 교육, 소득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하여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을 위해 정책수혜의 절대적 및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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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 수준 평가, 정부대우의 상대적 공정성 평가, 정책과정의 절차공정성 평가는 

합성지표를 구성하였고17) 각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는 단일문항을 사용하였으

며18) 정치이념은 중도를 베이스로 한 진보와 보수의 가변수를 사용하였다. <표 

5>에 따르면 회귀모형이 ‘전통적 정부신뢰’의 경우 24%, 그리고 ‘정부제도신뢰’의 

경우 1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모형이 강조하는 정책관

련 정부성과 요인들이 한국인들의 정부불신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

다.

먼저 전통적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을 보면 첫째, 국가경제상황에 대한 현재적 

및 회고적 평가는 다른 주요 변수가 통제된 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가경제상황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할수록 혹은 3년 

전보다 더 좋아졌다고 생각할수록 정부를 신뢰할 가능성이 높았다. 회고적 평가

의 영향이 현재적 평가의 영향보다 다소 강한 것으로 보이지만 별 차이는 없었다. 

반면, 개인의 가계경제상황에 대한 현재적 혹은 회고적 평가는 다른 변수가 통제

된 상황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수혜 인식이 주는 영향은 절대적 수준과 상대적 수준이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정부의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할수록 정부

를 신뢰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었다. 반면, 정부의 경제정책과 복지정책

으로부터 받는 혜택이 정부출범 때보다 더 많아졌다고 생각할수록 정부를 신뢰할 

가능성이 높았다. 정책혜택의 절대적 수준보다는 상대적 수준에 대한 평가가 중

요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17) 정책수혜의 절대적 수준 평가에 대한 3점 지표는 2개 문항에 대한 반응을 0(약간 혹은 별로 받

고 있지 않다)과 1(많이 혹은 약간 받고 있다)로 부호화한 후 단순 합하여 구성하였다. 정책수

혜의 상대적 수준 평가에 대한 3점 지표는 2개 문항에 대한 반응을 -1(약간 혹은 훨씬 더 적어

졌다), 0(비슷하다), 1(약간 혹은 훨씬 더 많아졌다)로 부호화하고 단순 합한 후 부의 값과 정의 

값을 각각 묶어 구성하였다. 정부대우의 상대적 공정성 평가에 대한 4점 지표는 3개 문항에 

대한 반응을 0(별로 혹은 전혀 공정하지 않다)과 1(매우 혹은 약간 공정하다)로 부호화한 후 

단순 합하여 구성하였다. 정책과정의 절차공정성 평가에 대한 5점 지표는 4개 문항에 대한 반

응을 0(별로 혹은 전혀 그렇지 않다)과 1(매우 혹은 약간 그렇다)로 부호화한 후 단순 합하여 

구성하였다.

18)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는 국가경제와 가계경제에 대한 현재적 및 회고적 평가를 측정하는 단

일 문항을 사용하였고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은 -1(부정적 평가), 0(중립적 평가), 1(긍정적 평가)
로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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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정부대우의 상대적 공정성과 정책과정의 절차공정성 모두 주요 변수가 

통제된 후에도 유의미한 독립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지역주민이

나 상위계층 혹은 하위계층과 비교해 정부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록 정부를 신뢰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정책결정이 모든 사람의 의견을 수렴

하고 충분히 심사숙고하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불편부당하지 않게 이루어진

다고 생각할수록 정부를 신뢰할 가능성이 높았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절차

공정성이 분배공정성보다 정부신뢰의 변량을 더 많이 설명한다는 점이다.

넷째, 가변수로 사용된 정치이념의 영향은 혼합적이다. 중도보다 진보일 경우 

정부를 신뢰할 가능성이 높지만 중도보다 보수일 경우에는 정부를 신뢰할 가능성

이 달라지지 않았다. 보수와 진보 간에는 정부신뢰에 별 차이가 없는데 반해 진보

에 비해 중도가 정부를 덜 신뢰한다는 것은 정치의 이념적 양극화에 따라 중도 집

단에서 오히려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끝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수 가운데 연령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정부를 신뢰할 가능성이 높았다. 비록 통계적 유의

수준이 높지 않지만 (p=0.064) 남자보다 여자일 경우 정부를 신뢰할 가능성이 낮

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 소득은 정부신뢰에 유의미한 독립적인 영향을 주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정부불신의 토대가 아님을 시사한다.

표준화된 회귀계수(β) 비교를 통해 설명변수들의 중요성을 평가하면 정책과

정의 절차공정성이 전통적 정부신뢰의 변이를 가장 많이 설명하였고 그 다음으로

는 정부대우의 상대적 공정성이었으며 정부수혜의 상대적 수준이나 국가경제상

황에 대한 회고적 평가는 그보다 작았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신뢰의 형성에 중요

한 역할을 하는 것은 정책결과나 산출보다 정부활동의 공정성임을 시사한다.

다음 정부제도신뢰의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국가경제든 가계경제든 경제

상황에 대한 현재적 및 회고적 평가는 다른 변수들이 통제된 후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외적으로 비록 통계적 유의미 수준

이 높지 않지만(p=0.063) 3년 전보다 국가경제상황이 좋아졌다고 할수록 국회와 

정부를 신뢰할 가능성이 높았다.

둘째, 정책수혜 인식이 주는 영향은 절대적 수준과 상대적 수준이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정부의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할수록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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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정부를 신뢰할 가능성이 달라지지 않았다. 반면 정부의 경제정책과 복지정책

으로부터 받는 혜택이 정부출범 때보다 더 많아졌다고 생각할수록 국회와 정부를 

신뢰할 가능성이 높았다. 여기서도 정책수혜의 절대적 수준보다는 상대적 수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결과의 영향이 기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5> 정책결과, 과정 및 산출 평가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전통적 정부신뢰 정부제도신뢰

b β b β

경제상황

국가경제상황-현재 .092(.039)* .082 .058(.052) .041

국가경제상황-회고 .088(.033)** .098 .082(.044) .073

가계경제상황-현재 .057(.036) .059 .058(.049) .048

가계경제상황-회고 .012(.034) .014 .021(.045) .019

정책수혜

정책혜택-절대수준 .026(.027) .029 .038(.037) .034

정책혜택-상대수준 .093(.028)*** .106 .100(.037)** .092

정부의 공정성

정부대우의 상대적 공정성 .067(.015)*** .139 .063(.021)** .105

정책과정의 절차공정성 .082(.013)*** .209 .071(.017)*** .147

정책선호(정치이념)

진보 .016(.046)* .086 .098(.061) .064

보수 .049(.043) .042 .110(.058) .076

인구사회학적 통제변수

여자 -.062(.033) -.054 .058(.045) .041

연령 .052(.015)*** .125 .010(.020) .019

교육 -.009(.028) -.011 .061(.038) .062

소득 .010(.017) .017 .003(.022) .005

R-square .242 .125

N 988 991

* p<.05. ** p<.01. *** p<.001. 괄호 안은 표준오차.



136 ｢정부학연구｣ 제17권 제2호(2011)

셋째, 정부대우의 상대적 공정성과 정책과정의 절차공정성 모두 다른 변수가 

통제된 후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지역주민이나 상위

계층 혹은 하위계층과 비교해 정부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할수록 국

회와 정부를 신뢰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정책결정이 모든 사람의 의견을 수렴

하고 충분히 심사숙고하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불편부당하지 않게 이루어진

다고 생각할수록 국회와 정부를 신뢰할 가능성이 높았다. 주목할 만한 것은 절차

공정성의 영향이 분배공정성보다 좀 더 크다는 것이다.

넷째, 가변수로 사용된 정치이념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중도대신 진보

나 보수일 경우 국회와 정부를 신뢰할 가능성이 달라지지 않았다. 비록 통계적 유

의미 수준이 높지 않지만(p=0.057) 중도보다 보수일 경우 국회나 정부를 신뢰할 

가능성이 더 높다. 또한 진보와 보수의 회귀계수 모두 플러스로 보수나 진보와 비

교해 중도가 국회나 정부를 신뢰할 가능성이 더 낮았다. 이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정치제도의 이념적 양극화에 따라 중도 집단에서 오히려 국회나 정부에 대한 불

만이 클 가능성을 시사한다.

끝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수 가운데 어느 것도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세대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제도불신의 토대가 아

님을 보여준다.

표준화된 회귀계수(β) 비교를 통해 설명변수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하면 

정책과정의 절차공정성이 정부제도신뢰의 변이를 가장 많이 설명하였고 그 다음

으로 정부대우의 상대적 공정성이었으며 정부수혜의 상대적 수준은 그보다 작았

다. 이러한 결과는 국회나 정부 등 통치제도의 신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은 정책결과나 산출보다 정부활동의 공정성임을 시사한다.

3. 논의

전술한 분석결과는 전통적 정부신뢰 문항으로 측정하든 혹은 정부제도신뢰 문

항으로 측정하든 정부신뢰의 가장 일관된 주요 예측 요인이 경제상황이나 정책수

혜의 수준보다 정부활동의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임을 보여준다. 이들은 다른 

주요 변수들이 모두 통제된 후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영향의 방향 역시 기



정부신뢰의 원인: 정책결과, 과정 및 산출  137

대한대로 정의 방향이었다. 국가경제사정에 대한 회고적 평가와 정책수혜에 대한 

상대적 평가도 영향을 주지만 그 정도는 정부활동의 공정성 평가와 비교해 약하

였다.

한편, 정책이 이념을 반영하고 따라서 정부신뢰는 이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

는 기대는 입증되지 않았다. 정부정책에 대한 선호가 정밀하게 측정된 것이 아니

기 때문에 산출과 정부신뢰 간의 가설을 제대로 검증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적어

도 이념을 통해 측정된 정책선호와 정부신뢰 간의 관계는 있다 해도 선형적이 아

닌 것으로 보인다.

정책수혜의 절대적 수준은 영향이 거의 없는 반면 정책혜택의 상대적 수준은 

정부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발견은 적응이론의 기대와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정부성과와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의 경우 국

가경제상황만이 정부신뢰에 영향을 주고 가계경제상황은 그렇지 못하였다. 이는 

사회본위 경제평가가 자기본위 경제평가보다 정부신뢰의 형성에 중요함을 시사

하며 경제침체가 정부신뢰를 낮추고 경제번영이 정부신뢰를 제고할 가능성을 나

타낸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모두가 보편적으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가치

이슈(valence issue)와 여론이 분열된 입장이슈(position issue)가 정부신뢰에 주는 영

향이다(Stokes 1963). 경제번영과 침체가 가치이슈라면 이념적 방향을 반영하는 정

책은 입장이슈이다. 이렇게 보면 분석결과는 정부신뢰가 입장이슈가 아니라 가치

이슈에 대한 판단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을 함축한다.

분석결과는 정부신뢰의 형성에 있어 정부의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성성이 보다 

중요함을 시사한다. 정부신뢰에 중요한 것은 정부가 혜택을 얼마나 주느냐보다 

정부가 일을 얼마나 공정하게 추진하고 처리하느냐라는 것이다.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과정이 얼마나 공정한 것인가는 그를 통해 나오는 정책 자체에 대한 선

호나 그러한 정책으로부터 받는 혜택의 크기와 무관하게 정부신뢰에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책결정이 모든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히 심사숙고해 이루어지며, 필요

한 정보를 수집하고 불편부당하게 이루어지며 차별 없이 공정하게 집행된다면 설

사 정책 자체에 대해 이견이 있다 해도 혹은 정책수혜의 절대적 수준이 낮다 하여

도 혹은 가계경제가 어려워도 정부에 대한 신뢰는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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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한국에서 민주화 이후 입법부, 사법부 및 행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심각할 

정도로 악화되어 왔다. 물론 민주정부가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만 국

한된 현상은 아니다(Nye, Zelikow and King 1997; Pharr and Putnam 2000). 그러나 정

부신뢰 혹은 정치신뢰가 민주주의의 안정적 작동에 중요하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의 역사가 오래지 않은 한국에서 주요 통치기관이 심각한 수준의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우려할만한 상황이다. 집합자원을 둘러싼 배분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에서 통치기관에 대한 광범한 불신은 대의민

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정책관

련 정부성과에 초점을 두고 개인 차원에서 한국인들이 나타내는 정부불신의 원인

을 밝히려고 하였다.

정부신뢰는 신뢰의 대상인 “정부”가 무엇을 가리키는가에 따라 그 의미와 함의

가 달라진다. 신뢰의 대상이 집권당국으로서의 정부일 수도 있고 혹은 입법부, 사

법부, 행정부 등 삼부를 포괄하는 통치제도로서의 정부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신뢰가 준거하는 대상의 다양성과 기존 측정지표의 타당성의 한

계를 인식하고 전통적인 정부신뢰 문항 및 정부 제도신뢰 문항을 모두 활용하여 

정부신뢰를 측정하려고 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틀은 정부신뢰의 근접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기존의 

정부신뢰 연구는 정부성과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주로 정부정책의 결과, 

특히 경제상황에 초점을 두었으나(Citrin and Green 1986) 최근에는 정책과정 및 수

단과 관련된 정부성과 요인에 주목하고 있다(Hibbing and Theiss-Morse 2001a; Tyler 

2001). 이러한 연구 동향을 고려해 본 논문은 정책결과, 과정, 산출 등 정책관련 요

인들을 모두 포함시켜 분석틀을 구성하고 정부성과 평가가 정부신뢰에 주는 영향

을 보다 포괄적으로 분석하려고 하였다.

첫째 정부신뢰의 원인을 정책결과에서 찾는 설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정부성과와 직접 연결된 정책수혜에 초점을 둔 것이고 또 다른 하

나는 정부성과와 간접 연결된 경제상황에 초점을 둔 것이다. 둘째 정부신뢰의 원

인을 정부의 공정성에서 찾는 설명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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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결과의 분배공정성에 초점을 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정책과정의 절차공정성

에 초점을 둔 것이다. 셋째 정부신뢰의 원인을 정책 자체에서 찾는 설명은 정부정

책에 대한 선호 근접성을 정부신뢰와 관련시킨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서 본 논

문에서는 국가경제 및 가계경제상황, 정책수혜의 절대적 및 상대적 수준, 정부대

우의 상대적 공정성, 정책과정의 절차공정성 및 보수-진보 정치이념이 정부신뢰

에 주는 상대적 영향을 각각 비교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정부신뢰에 영향을 주는 정책관련 정부성과 요인은 정책

과정의 절차공성성과 정책결과의 분배공정성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정책결정

과 집행이 공정하다는 평가인 것이다. 즉, 정부가 무엇을 생산하고 전달하느냐보

다 정부가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정부신뢰의 형성에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

구의 발견은 정부신뢰의 결손을 축소하는 과제와 관련해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정부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 정부는 편파적이지 않고 사적 이익

을 넘어 일반 이익을 추구한다는 인상을 주어야 한다. 또한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

이 공정하고 정당하다는 인상을 주어야 한다. 주목할 만한 것은 더 많은 직접적인 

정책혜택을 주려고 인기영합의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는 정부신뢰가 제고되기 어

렵다는 점이다. 정책과정이 공정하고 정부대우가 차별적이지 않다고 인식해야 정

부가 신탁책무를 올바르고 유능하게 수행한다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다. 정부가 

특정 계층이나 집단만을 대변한다고 인식될 때 혹은 정부가 정당한 정책과정을 

거치지 않고 소통과 설득 없이 정책을 추진한다고 인식될 때 정부에 대한 신뢰는 

증대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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